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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책�분권화의�유형�연구:

근거이론분석법�적용을�기반으로

전인석�․ 박석희

[국문초록]�

한국의 문화재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그동안 보존과 

보호에 초첨을 맞춰 국가의 강력한 규제, 문화재 현상유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을 이유로 정책적 통일성 및 종합성

이 요구되는 국가사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문화재정책에 있어 지방정부는 최근 중

요한 관리 주체로 인식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문화비전 2030’에 따른 문화

유산의 지역발전 자원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문화재정책 연구에 있어 지방분권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문화

분권 시대에 부응한 문화재정책의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6개 광역시․

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책 체계를 유형화함으로써 문화재정책

의 분권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문화재 관련 지방공무원 및 연구자 대상 심층면접을 토

대로 문화재정책의 분권 조건을 고찰한다. 서울, 인천, 충남, 경북, 경남, 전남의 6개 지

역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책 체계는 주도형(主導形), 의지형(意志形), 

노력형(努力形), 의존형(依存形)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중앙집권적 문화재정책에

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문화재정책 체계는 보다 분권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근거이론분석에 입각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차원에서 문화재정책 체계의 분권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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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문화재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을 의미한다(문화재청, 2021).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민족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

고, 고유문화 계승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화재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적 자원

이다. 대한민국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문화재 보존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활용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 및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문화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국

가법령정보센터, 2021).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한국의 문화재정책은 문화재 보호에 초첨을 맞춰 왔으며, 이에 따라 법에 의한 국가의 

강력한 규제, 문화재 현상유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이 주요 특징으로 인

식되어 왔다(강경환, 2010).

더욱이 문화재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훼손 시 복원이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하

여, 법령에 따른 규제와 관리의 정책적 통일성 및 종합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로 인식되

어 왔다(이동범․김기봉․김재홍, 2013). 하지만 국내 문화재정책의 근간인 문화재보

호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문화재정책에 있어 중요한 관리 주체의 하나

로 명시하고 있다(정상철 외, 2018). 즉,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

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된 ‘문화비전 2030’1)에 따른 문화유산의 지역발전 자

원화를 위해서는 문화재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문화재정책 연구에 있어 지방분권 논의는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

다. 국내 문화재정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및 방향성 제시(강경환, 2010; 한승준, 

2010; 조일형 외, 2019; 이현경․손오달․이나연, 2019), 문화재보호법의 개선방안 논

의(김민동, 2016; 채경진․서순복, 2017; 박미리․이영근, 2017; 김민석, 2018, 계인

국, 2019),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의 활용에 대한 연구(심승구 외, 2006; 장호수, 2006; 

1) ‘문화비전2030’(문화체육관광부, 2018)은 현장․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추진과
제로 문화유산의 지역발전 자원화를 추구하였다. 문화유산의 지역발전 자원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넓은 의미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다양성 및 창의성이 추구되는 문화분권국가의 
실현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박광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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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순, 2010; 류호철, 2014; 임학순, 2020; 류호철, 2020)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분권 시대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정책 추진에 있어 

여전히 국가사무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분권 시대에 국내 문화재정책에 있어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계획 수립을 위임받는 광역시․도의 문

화재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책 체계를 유형화한 후, 근거이론분

석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 조사를 토대로 문화재정책의 분권 조건

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 통계 기준 국가지정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

으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시행계획을 위임받아 수립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2),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

한다. 조사는 질적내용분석과 심층면접을 사용하며, 심층면접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

화재정책 담당 공무원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 혼

용방식으로 2020년과 2021년에 1~2회에 걸쳐 실시하고, 질적내용분석은 지방자치단

체별 2019년도 문화재시행계획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Ⅱ.�문화재정책�체계에�대한�지방분권�논의

1.�문화재정책�체계의�지방분권�논의�배경

문화재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사회의 다수 구성원의 가치가 반영된 공동생활의 산

물로 볼 수 있다. 문화재정책의 상위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문화기본법｣
에 따라 주거, 음식 또는 농경문화 같은 사회 내의 생활양식, 가치관 등 행위 양식의 총합

으로서 사회학적 의미의 개념으로 수용되는 점을 고려한다면(신정규, 2018), 우리 사회

의 고유한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정책을 넘어 문화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학적 의미에서 문화정책은 지역여건 맞춤형 서비스 제

공이 중요하고 문화가 본질적으로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의 가치를 갖는 점을 고려했

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조화 및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를 추구할 수 

2) 인천광역시는 지정문화재가 다른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비 적은 편이지만 지역 내 대규모 천연기념물 및 
근대역사문화자료가 풍부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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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대두된다(정보람, 2020). 이처럼 지방분권적 문화정책의 중

요성을 감안한다면, 문화재가 갖는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 및 가치 제공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 여건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문화재정책을 위

해 지방분권 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최장락․이상희(2013)는 문화재

를 통한 지역 정체성 및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착심과 공동체 의식 형성 가능성을 제시하

였는데, 이는 지방분권적 문화정책의 연속선 상에서 문화재 정책에서도 지방분권 논의

가 중요함을 함의한다.

문화재정책의 지방분권 필요성은 문화재의 공공재적 특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화재가 지닌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의 가치 향유에 있어 국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화재는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박광국, 2019).3) 문

화재의 공공재적 성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류호철, 2014). 첫째, 

문화재 관리와 보호는 국가가 인력과 예산 등 공공자원을 투입하여 소유권에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가한다. 따라서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 소유자와 사회 전체의 공동자

산인 공공재로 볼 수 있다. 둘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각종 제한

과 공개 등 관련 의무가 발생되는데 이는 소유 주체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공공재로 볼 수 있다. 셋째, 문화재를 소유자 재산으로만 판단한다면 

소유자 관리원칙과 관리자 선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법안

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문화재가 갖는 공공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문화재의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문화재정책에 있어 문화재가 갖는 비

경합성과 비배제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재 지정 후 설정되는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등의 규제 구역은 문화재 관리에 따라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타 지역 주민이나 관람객은 제한없이 문화재를 통한 문화자원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문화재로 인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문제가 발생된다. 즉 문화재정

책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향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무임승차 문제의 관리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무임승차 

3)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문화재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문화재 관리가 소유자 
관리임을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에 관리자를 선임하여 위임케 한다. 이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권 인정과 그
에 따른 의무 부여로 판단할 수 있지만, 문화재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문화재를 개인의 재
산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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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바로 Tiebout(1956)가 제시한 공공재

의 분권적 제공인 것이다. Tiebout는 지방정부를 통해 공급되는 지방공공재 생산과 소

비가 지역 주민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종류와 구성비의 다양화를 

통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독자적인 조세징수권이 보유된다면 공급되는 서비스 종류와 구

성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4)

공공재의 분권적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재정책 체계의 지방분권 논의는 

앞서 문화정책 논의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자원을 직접적이고 효율적

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동시에 주민 스스로가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재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정체

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5) 따라서 문화재정책 체계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 문화재를 통한 주

민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보호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함은 물론 동시에 지역 문화재

를 통한 지역 발전 행위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

다(정상철 외, 2018).

2.�문화재정책�체계�지방분권�논의에�대한�선행연구

문화재가 갖는 공공재적 성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재정

책 체계의 지방분권은 문화재정책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해결과 지역문화자원으로서 

문화재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문화재정책 체

계 연구에 있어 지방분권적 논의는 몇 가지 이유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이동범․김

기봉․김재홍, 2013).

4) 다만, Tiebout(1956)의 분권을 통한 공공재 공급은 이상적인 해결방안으로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다. 
주민의 지역 간 이동 제약이 없을 것,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지출과 세입구조 차이를 완벽히 
이해할 것, 선택권이 보장될 정도의 지방자치단체 수, 거주지 선택에 고용기회 제약 영향이 없을 것, 공공
재 공급이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점, 지방자치단체 공공재 평균공급비용 최소화라
는 최적상태 지역규모, 최적규모를 위한 주민 유입 및 전출 도모 등의 일곱 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다면 Tiebout의 분권 논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분권의 중요성, 즉 공공재의 분권적 제공이 지역 
주민의 선호를 더욱 잘 충족시키고 해당 지역의 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Fukuyama(1997)는 사회적 자본을 전통 또는 역사적 관습 등의 문화적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 신뢰
로 가정했는데, 각 지역의 문화재가 주민 공동체의 사회적(social)․사회친교적(societal) 가치를 보유하
기 때문(Klamer, 1997)에 사회적 자본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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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화재가 원형이 훼손될 경우 복구가 어렵고, 관리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

기에 국가 중심의 사무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경계를 명확하게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도 제

기된다. 과거와 현재의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 간의 책임 소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재 관리 기술이

나 관리 인력 등 지역 간 관리역량의 편차를 감안할 때 국가 중심의 사무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목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가 인적 재해 및 자연재해에 취약한 만큼 통합적인 관

리체계를 바탕으로 문화재 재난 대응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런데 이 같은 문화재정책의 특성 상 제기되는 지방분권체계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로도 제시된다. 정상철 외(2018)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문화재 관리에 있어 국가 중심의 사무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갖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신상준․이영라(2020)

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문화재보호법 상 관리주체인 점을 지적하며 관리 책임의 명확성

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금연지역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 위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국내 문화재정책이 중앙부처인 문화재청을 중

심으로 획일적으로 수행되어 정책체계상 책임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문적인 문화재 관리가 제약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정책 체계상 책임경계를 보

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분권적 관리를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더욱이 이탈리아 문화재정책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재정책 체계의 분

권을 강조한 Zan(2007)의 논의를 볼 때 지방분권적 문화재정책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Zan에 의하면 이탈리아는 1993년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적 문화재정책에도 불구

하고 공공재정 지원 감소와 이로 인해 시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화

되었다. 이는 중앙집권적 문화재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

재정책 전략 수립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화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

한다.6)

6) 이때 문화재 정책 분권화를 위하여 문화재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과 중앙․지방정부 간 운영 책임성의 명
확화가 필요하며 사전에 양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역시 지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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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설계

1.�연구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현실에 기반한 자료(data)에 근거(grounded)하

여 귀납적 발견의 맥락에서 이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는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전통이

자 그렇게 도출된 이론 그 자체를 아울러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Glaser & 

Strauss, 1965; 1967; Strauss & Corbin, 1990; Glaser, 1998; Charmaz, 2006; 

이남인, 2014; 권향원, 2016). 즉,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 관찰과 수집된 실질적 경험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개념화 과정을 통해 개념적 틀을 만드는 귀납적 연구 방법이다(박

석희․남지원, 2009; 박창화, 2014; 이영라, 2020). 근거이론의 접근방식은 추상화된 

개념으로 형성된 공식 이론(formal theory)이 아닌,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이론 

체계에 없던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근거이론은 흔치 

않은 현상과 주제에 대한 분석 및 양적연구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상의 의미 이해가 필요

한 상황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다(김영천․이동성, 2012; 이영라, 2020).

근거이론은 이론적 개념과 개념 간 관계를 포착하는 것을 분석의 목적으로 삼는데

(권향원, 2016), 이론적 기여는 기존 이론적 개념들이 포착하지 못한 현상에 대한 새로

운 개념적 범주 제시, 또는 기존 이론적 개념들 간 상호관계에 새로운 규명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Whetten, 1989). 전자는 ‘개념적 이론화’, 후자는 ‘관계적 이론

화’로 구분할 수 있다(권향원․최도림, 2011). 근거이론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는 하

나의 코딩(coding) 과정으로 구체화된다. 주로 면접이나 관찰 방식으로 일차적 자료가 

수집되는데, 수집된 자료는 관계에 따라 일정한 범주로 나뉘고, 그러한 범주들 가운데 

핵심 범주로 선택되어 다른 범주들과 인과적 관계를 제시하게 된다([그림 1]).

출처:�Saldana(2012)�자료�각색.

[그림�1]�코드-이론�관계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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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는 질적 코딩의 실제 수행이 매우 불명확하고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되게 한다. 첫째, 질적 자료는 분량상 매우 방대하며 자료에 담겨진 내용들이 모

호한 경우가 많아 연구문제와 선명하게 대응하는 의미요소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한다. 방대한 정보 속에 연구자는 연구문제와 대응되는 정보를 식별하고 코드화하여 추

출하는데 인지적 한계가 있고, 연구대상의 언어구사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자료의 일

관성을 저하시켜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둘째, 연구문제와 대응되는 코드 식별

이 이루어져도 유형화 작업의 기준 설정과 판단이 매우 어렵다. 코드와 코드, 유형과 유

형을 서로 구분 짓는 것은 유형 간 뚜렷한 상호배타성을 전제로 하는데 범주가 항상 뚜렷

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개념과 개념의 계통적 유사성 파악은 결국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요구하는 지적 작업이 되며 실제 수행상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셋째, 연

구자가 질적 코딩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주관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근거이론

의 원리는 의미 있는 개념의 발견적 탐색인데 연구자의 인식주관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기본 정신이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해결하기 위해서 Strauss(1987)는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 

을 분석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데, 본 연구 역시 Strauss가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을 바

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패러다임 모형은 6가지 유형인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속

성,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을 해석적 틀로 활용하여 식별된 코드들을 배

치하여 분석의 모호성과 인식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2]).

출처:�Strauss(1987)�자료�각색.

[그림�2]�패러다임�모형(paradigm�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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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개념적�준거틀

근거이론분석의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그림 3]과 같은 연구 준

거틀을 제시하여 귀납적 차원에서 그 동안 논의가 제한적이었던 국내 문화재정책에서

의 분권 조건에 대해 연구한다. 다만 연구결과 서술에 있어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분

권적 정책체계에 대한 논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책 체계 유형을 우선 검토

하고, 이를 통해 분권 조건을 탐색하는 연역적 방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정책체계 유형분류를 시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재 정책체계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국내 문화재정책 체계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문화재 정책 체계가 위임사무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체계를 보이는지, 혹은 지방자

치단체별로 차이를 갖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적 정책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

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는 분권 조건 중 기능적, 조직․인사적, 재정적 조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조례, 세부사업, 조직 및 인력, 예산 등의 자료를 분석한다. 

자료 수집은 문화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된 문헌자료를 중심

으로 한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재정책 체계에 있어 유형 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요인

으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분권 조건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정책�체계�분권�조건�분석�내용

○중심현상:�지역�문화재�정책�수립을�통한�지역�문화재�보호(보존�및�활용)

○인과적�조건:�문화재정책의�법적�근거

○맥락적�조건:�문화재�인력․예산,�중앙집권적�문화재정책,�문화재�규제�갈등,�
주민의�문화재�인식,�문화재정책과�지역정치

○중재적�조건:�문화재정책�분권�노력,�문화재�활용,�문화재를�통한�지역�역사성�

확보,�지속적�세계유산�등재�노력

○작용․상호작용�전략:�문화재�주민인식�제고,�문화재�시행계획�다양성�확보�노
력,�중앙정부�및�타�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전략

○결과:�문화재정책�우선순위�확보,�문화재�향유�증진�노력

[그림�3]�개념적�준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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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결과에 대해 근거이론분석의 패러다임모형을 적용하여 문화재정책 체계 유형

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분권 조건을 검토한다. 즉, 패러다임모형에 따라 인과적 조건, 중

심현상, 맥락적 속성,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문

화재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권적 문화재정책의 결과를 파악하여 이러한 조건

들과의 관계 구조를 분석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문화재 시행계획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실무 공무원을 중심

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표 1>), 이 외에도 문화재정책을 연구

하는 연구원들도 포함되었다. 근거이론 연구의 경우, 이론적 민감성7)이 높을수록 수집 

자료를 통한 개념 도출과 이론적 연관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심층면접 실시 전 예

비조사 후 본격적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신빙성(trustworthiness)8)과 진실성

(authenticicy)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접은 2020년 10월 및 2021년 10월에 1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 일정에 따라 대면 및 비대

면방식으로 수행되었다.

7) 이론적 민감성은 자료 속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황정임, 
2005; 이영라, 2020).

8) 질적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판단기준인 신빙성(trustworthiness)은 다시 신용성(credibility[내적 타당
성]), 이전성(transferability[외적 타당성]), 의존성(dependability[신뢰성]), 확증성(confirmability[객관
성])으로 구성된다(Bryman, 2008: 377). 이 외에 Lincoln and Guba는 질적 연구의 판단기준으로 진실
성(authenticity)를 강조한다.

구분 직위 연령 근무기간

지방공무원

(관리직)

대상자�A1 팀장 50대 약�30년

대상자�A2 팀장 40대 약�20년

대상자�A3 팀장 50대 약�30년

대상자�A4 팀장 50대 약�30년

대상자�A5 팀장 50대 약�30년

대상자�A6 주무관 40대 약�20년

지방공무원

(연구직)

대상자�B1 학예연구사 40대 약�10년

대상자�B2 학예연구사 40대 약�10년

연구자

대상자�C1 연구원 30대 약�2년

대상자�C2 연구원 30대 약�3년

대상자�C3 연구원 30대 약�2년

<표�1>�심층면접�대상자�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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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지방자치단체�문화재정책�체계�유형�및�분권�조건

1.�지방자치단체�문화재정책�체계�유형�분석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 사항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서

울, 인천, 경북, 충남, 경남, 전남의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재정책 체

계를 분석하여 유형화함으로써 문화재정책 체계의 차이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정책체

계의 분권성 결정에 있어 핵심요소로 제시되는 조직․인력 규모, 자체 예산 비율, 위임

사무 외 자체 조례 유무, 지역 정체성 확보 사업 보유,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계획 보유 

등을 기준으로 문화재정책 체계를 분석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재정책 체계 유형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면, 중앙집권적인 국내 문화재정책 체계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

체들의 지방분권적 문화재정책 추진 노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문화재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지만 담당 인력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인력 평균인 22명(문화재청, 2020)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한 

곳은 서울(63명)과 인천(36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총 10명의 전담인력을 보

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비 대비 높은 자체 예산 비율을 보이는 곳은 서울

(58.28%)과 인천(75.43%)이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이 약 30% 수준으

로 편성되어 국비 지원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위임사무 외 자체사업을 위

해 서울, 인천 및 경북이 자체적인 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자체

적인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미래유산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의 차별성을 보였다. 넷째, 지역 역사성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 인천, 경북, 충남으

로 문화재를 통한 지역 역사성 확보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문화재 자체 활용 

사업은 서울, 인천, 경북이 세부 사업계획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서울은 정

동야행이나 조선시대 과거 체험사업을 구상하고, 인천은 지역이 보유한 국가무형문화

재인 은율탈춤과 연계한 민속놀이 마당을 운영 중이다. 한편 경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압독국을 소재로 한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정책체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도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분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중앙집권적 국내 문화재정책 체계 속에서 지역이 추구하는 문화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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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이 이에 해당되며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분권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의지형(意志形)이다. 이 유

형은 일정 부분 국가 지원에 예속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문화재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경북이 이에 해당하는데 예산과 인력에 

있어 다소 한계를 보이지만 체계적인 문화재정책 사무를 구성하기 위해 조례 구성이나 

자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기에 의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노력형으로 충남과 같이 

자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산, 인력, 활용사업 등이 부재할 경우, 향후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에서 노력형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남과 전남과 같이 대다

수 기준에서 타 지역 대비 낮은 자율성을 보인 지역들로 의존형(依存形)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문화재 정책체계에 있어 위임 받은 사무만을 중심으로 계획이 운영되고 

세부사업 역시 국비 지원에 의존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유형분류
주도형

(主導形)

의지형

(意志形)

노력형

(努⼒形)

의존형

(依存形)

해당�지방자치단체 서울 인천 경북 충남 경남 전남

소관부서�설치�여부 ○ ○ ○ ○ ○ ○

전국�평균�대비�인력규모 ↑ ↑ ↓ ↓ ↓ ↓

국비�대비�자체예산�비중 ↑ ↑ ↓ ↓ ↓ ↓

위임사무�외�조례제정�여부 ○ ○ ○ ○ ○ ○

지역정체성�확보사업�보유�여부 ○ ○ ○ ○ × ×

지역문화재�활용사업�보유�여부 ○ ○ ○ × × ×

<표�2>�지방자치단체�문화재�정책체계�유형�분석

6개 지역에 대한 유형분석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국내 문화재정책 상황 속에서도 지

역별로 문화재정책 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유형분류는 지방자

치단체들이 문화재를 통해 지역 특색을 확보하고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성을 추구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재가 보유한 가치를 인식하여 지역 

공공재이자 문화자원으로 문화재를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재정책 체계에 있어 분권화 노력은 차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분권화 조건에 대해 실제로 문화재 시행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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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무원 및 문화재 연구자를 대상으로 근거이론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문화재 정책체

계의 분권 조건을 검토한다.

2.�문화재정책�체계의�분권�조건

1)�중심현상:�지역�문화재�정책�수립을�통한�지역�문화재�보호(보존�및�활용)

지역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정책 인식을 중심으로 

개방코딩(open coding)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은 문화재 보호라는 큰 

원칙에 동의했지만, 지역에 따라 일부 차별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통적으로 문화재라

는 특수한 대상을 다루고 있지만 지역별로 보유한 문화재와 문화재 정책 환경 여건이 서

로 다르고 추구하는 정책 방향성 역시 상이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각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재 정책계획인 시행계획 상 보존 및 활용사업이 서로 유사하게 수립되

지만, 보유한 문화재를 통한 지역의 역사성 추진 방향이나 지역만의 고유사업이 명시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정책 체계와 관련된 중심현상을 ‘지역 문화재 정책 수립을 통한 지역 

문화재 보호(보존 및 활용)’로 최종 범주화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

해 문화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한 모든 

범주의 참여를 통해 통합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연간 문화재 계

획을 수립한다(인과적 조건). 법에 따른 문화재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실무자들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인력 및 예산 등 정책체계 조건과 문화재 규제 및 주민들의 인식, 중

앙집권적 문화재 정책과 정치적 압박 등 다양한 조건들에 영향을 받게 된다(맥락적 조

건). 또한 실무자들은 수립되는 문화재 시행계획에 있어 지역별 고유한 문화재 계획과 

문화재 활용사업의 증가, 문화재를 통한 역사성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세계유산 등재 

노력을 시도(중재적 조건)하는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갖는 문화재 인식에 대한 제

고와 문화재 시행계획의 다양성 확보, 문화재청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의 전략

이 나타난다(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책 담당 인력은 

성공적인 문화재정책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은 지

역에서의 문화재를 통한 향유 증진의 노력으로 이어진다(결과). 따라서 지역 문화재정

책 수립을 통한 지역 문화재 보호(보존 및 활용)는 중심현상으로서 심층면접을 통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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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모든 과정에 통합적 설명이 가능한 연결 고리로 볼 수 있어 중심현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표 3>).

중심현상 하위범주

지역�문화재�정책�수립을�통한�지역�문화재�보호

(보존�및�활용)

지방자치단체가�인식하는�지역�문화재�현황

지방자치단체�문화재�정책계획의�방향성

<표�3>�중심현상�범주

심층면접에 있어 팀장 A1과 학예연구사 B2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는 지역 문화

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지역 내 분포하는 지정문화재들에 대하여 보존과 전수강화 방안들을 목표로 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해당 문화재들을 긴급보수 지원할 별도의 예산들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대상자 A1

아무래도 목조 문화재가 많고 사찰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관해서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대상자 B2

한편 문화재 정책계획 방향성의 경우, 지역 문화재가 당면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인

식과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이 제시되었다.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로 지정문화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문화재청 활용사업은 계

속 신청하는 중이고 매년 계속 증가되는 추세임.

대상자 A1

지역 내에서 새로이 지정되는 근대문화유산을 통한 투어를 실시하여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현재는 중단

되어 있는 상태임.

대상자 A3

2)�인과적�조건:�문화재�정책의�법적�근거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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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심현상인 지역 문화재 정책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문화재 보호(보존 및 활용)에 대

한 인과조건으로 ‘문화재 정책의 법적 근거’를 최종적으로 범주화하였다.

문화재 정책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은 문화재보호법이다. 본 연구에서 살폈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시행계획 역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수행되는 계획이

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책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상 명시된 사무 위임에 대해서 논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심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과적 조건을 법적 근거로 설정하고 하위 범주로 ‘지방

자치단체 문화재 정책의 법적 근거’를 설정하였다(<표 4>).

인과적�조건 하위범주

문화재�정책의�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문화재�정책의�법적�근거

<표�4>�인과적�조건�범주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위법인만큼 충실히 수행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자체적인 피드백에도 도움

이 되는 점을 지목한다.

문화재보호법 상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법에 따

라서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자 노력하는 중.

대상자 A1

문화재정책에서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5개년 계획과 그에 따른 연 단위 시행계획임. 

둘은 차이를 가지는데 5개년 계획의 경우 방향성을 설정하는 계획이며 이 방향성에 대해 실제 세부 사

업들이 연간 계획에 수립되게 됨. 정권이 바뀌면 계획도 수정되다 보니 한계도 있지만 분명한 점은 반드

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임. 계획을 통한 피드백은 우리의 정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줌.

대상자 A3

문화재 시행계획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기에 잘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상자 C2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 중에 문화재 정책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이는 곳들이 있음.

대상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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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맥락적�조건:�지방자치단체�정책�여건�및�지역�내�문화재�갈등

맥락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과 더불어 중심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

는 특수한 조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시행계획에 있어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 여건 및 지역 내 문화재 갈등과 관련된 맥락적 조건들을 최종적으로 범주

화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정책 여건의 경우, 대부분의 심층면접 참여자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한계로 인식하였다.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증가하는 문화재 관련 업무가 부

담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재 담당인력의 문화재 전문성 확보 역시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2~3년 정도면 순환 배치

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해 실제 업무에 있어 

지장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별도 배치되는 학예직이 있으나 박물관 등의 업

무 전담으로 일반직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른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9) 문화재정

책 예산의 경우, 심층면접 대상자 모두 부족한 예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지

정문화재의 보수 정비 및 활용에 있어서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방예산만으로 문화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 자체적인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여 실행하기 어

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책에 

있어 예산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유형화 기준의 중요한 조건으로 지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맥락적 조건 중 ‘문화재 인력 및 예산’을 설정한다.

한편 지역 내 문화재 갈등과 관련해서는 주로 문화재 규제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재 

인식과 관련된 요인들이 제시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삼

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규제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문화재정책에 따른 규제

로 인한 재산권 갈등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심층면접 참여자들도 이

를 잘 인지하고 있다. 규제 해소를 위해 문화재청과의 논의도 있었지만 문화재 원형 보

존의 원칙에 의하여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록 과거에 비하면 규제로 인한 갈등

의 표출이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문화재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문

화재 행정인력은 갈등 상황에서 중재적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속적인 규제 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문화재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지역 주민들이 있음을 

9) Zan(2007)에 의하여 문화재 분권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전문성의 단편화에 대해 국내 공무원들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정책 유형에 있어 인력 조
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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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만 문화재 활용사업이 꾸준히 시행되는 것과 더불어 

문화자원으로의 인식도 나타나 지역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이나 활용을 요구하는 주민들

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문화재 정책’, ‘문화재 

규제 갈등’ 및 ‘지방자치단체별 주민들의 문화재 인식’을 맥락적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문화재와 관련된 정치적 압박이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비지정 문화재 중 지역 정치인들이 개입되어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지역 문화재 행정인력으로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는 맥락적 조

건 중 ‘문화재 정책과 지역 정치’로 설정하였다(<표 5>).

맥락적�조건 하위범주

문화재�인력�및�예산
지방자치단체�문화재�담당�조직�및�인력

지방자치단체별�문화재�정책�예산

중앙�집권적�문화재�정책 문화재보호법에�따른�중앙�집권적�국내�문화재�정책

문화재�규제�갈등
문화재�정책의�규제�속성

문화재�정책�주무기관과의�규제�논의

지방자치단체별�주민들의�문화재�인식 주민들의�문화재에�대한�양면적�인식

문화재�정책과�지역�정치 지역�내�정치적�압박

<표�5>�맥락적�조건�범주

다음은 맥락적 조건 범주와 관련된 심층면접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0년을 공직 생활한 저도 여기오면서 처음으로 문화재 업무를 접했음. 학예사 인력은 주로 박물관 인력

이라 전문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됨. 일반직도 전문성이 필요함을 의미함. 본인은 일반직과 학예직과

의 시너지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단은 학예사 관련해서 인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고, 보다 많

은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대상자 A3

문화재 보수 및 활용 예산의 약 60% 정도는 국비 지원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데 솔직히 충분치는 않음. 

다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을 근거하는 국외문화재들에 대한 환수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작년부터 이미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증액하고 있는 실정임. 예산과 인력이 부재할 경

우 분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대상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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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문화재 인식은 양면성을 가짐. 재산권 제한으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역민들이 느끼

는 자부심도 분명히 있음. 본인이 사는 지역이 특정 역사성을 가진다는 자부심을 의미함.

대상자 A2

역사문화환경 조례승인권은 결국 중앙부처에 있기에 문화재청을 통하지 않으면 안됨. 저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하려고 했지만 잘 안됨. 한번 수정이 발생될 경우 다른 사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

스러운 점은 공감하지만 지역의 성격을 같이 봐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음.

대상자 A4

우선 지원대상은 지정문화재인데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도 지원 욕구가 많음. 특히 전통사찰 같

은 곳 중에는 지정 안 되어 있어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압박도 같이 따라오

는 경우가 있음.

대상자 A1

4)�중재적�조건:�다양해진�문화재�정책�방향성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대한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시행계획에 대한 중재적 조건으로 다양해진 문

화재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면접 대상자들은 최근 고유한 문화재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문화재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며 아직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다

양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문화재를 활용한 세부사업이 운영됨을 사

업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문화재 활용의 증가이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증가가 분명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행계획에 

대한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문화재를 통한 지역 역사성 확보도 문

화재 시행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를 통한 역사성 확보는 문화재정책

의 주요한 목표는 아니지만 문화재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들은 문화재와 지역 역사성 간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며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재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문화재정책 분권 측면에서

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이 문화재정책 분권의 필요성을 이미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분류가 상이하게 발생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지속적인 세계유산 등재 노력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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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문화재 중 세계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들을 지속적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이나 국가 혹은 지역 간의 협력에도 적극적

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재적 조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

재 정책 분권 노력’, ‘문화재 활용’, ‘문화재를 통한 지역 역사성 확보’, ‘지속적인 세계유

산 등재 노력’으로 범주화하였다(<표 6>).

중재적�조건 하위범주

지방자치단체�문화재�정책�분권�노력 지역�특색이�반영된�고유�문화유산�사업�추진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사례�증가

문화재�활용을�통한�지역�경제�창출

문화재를�통한�지역�역사성�확보 지역�역사성�제공�노력

지속적인�세계유산�등재�노력 지역�내�세계유산�등재�노력

<표�6>�중재적�조건�범주

중재적 조건에 대한 심층면접 대상자의 심층면접 내용 발췌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 활용사업의 증가는 확실히 문화재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음. 특히 문화재가 규제만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 의의가 있는 것 

같음.

대상자 A2

지역 역사 인식 강화가 정책의 주목적은 아니지만 문화재와 역사가 땔 수 없는 관계 다 보니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함. 특히 담당 지역의 주인의식이 높지 않은데 이를 높이는 매개체로 문화재가 활용

될 수 있다고 봄.

대상자 A3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강점이라 하면 역시 세계유산이 여러 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특히 

앞으로도 새로운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한 자문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중임. 세계유산센터 같은 걸 만들어 보존 및 활용의 가능성도 증대시킬 계획도 있음.

대상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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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문화재청 활용사업을 제외하고 자체 예산으로 활용 프로그램을 좀 만든 상황임. 지역에 속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던지 역사 공간 등을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결도 시도 중.… 지역의 다

양한 계층이 문화재를 향유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협력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음. 특히 무형문화재 선생

님들 공예 제작품을 관광자원으로 키우고 싶었지만 보유자 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임. 그래도 제작 비용 

지원도 하는 중. 매년 제작되는 기념품 제작에 공예 제품을 추가하고 싶었지만 이건 기념품 단가제한이 

있어서 진행이 불가함.

대상자 A3

5)�작용․상호작용�전략:�문화재�인식�제고와�다양성�확보�노력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재적 조건 범주들의 영향과 반응하여 심층면접 대상자들

이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 행위 또는 내적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적 조건에 따른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대해서 문화재 인식 제고와 다

양성 확보 측면의 노력을 범주화하였다(<표 7>).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지역 문화재 시행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문화재 인식 제고를 위

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문화재 갈등에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

는 한편, 문화재정책이 단순히 규제 정책이 아닌 지역 문화자원으로서 문화재를 통한 향

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에 위치하는 문화예술기

관과의 협력이나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서 문화재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

력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 문화재

청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국비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문

화재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작용․상호작용�전략 하위범주

지방자치단체별�주민�문화재�인식�제고 지방자치단체�주민들의�문화재�인식�제고를�위한�전략

지방자치단체별�문화재�시행계획�다양성�확보를�위한�노력 지방자치단체�문화재�정책의�다양성�확보

중앙정부�및�타�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전략 관계�부처�간�협력�전략�계획

<표�7>�작용 ․ 상호작용�전략�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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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사업을 계획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시행

계획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지방자치단체별 주민 문화재 인식 제고’,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전략’ 등을 범주로 설정하였다.

작용․상호작용 범주에 대한 심층면접자들의 심층면접 내용 발췌는 다음과 같다.

보존과 활용, 그리고 관광 등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져야 함. 문화재 야행 사업과 같은 활용사업은 주민 

참여도 매우 높은 편임. … 규제 갈등에 대해서도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한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대상자 A1

현재 지역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문화재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 지리정보와 접목하

여 역사성과 유적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장기 계획의 일부로 이제 진행 중.…문화재 신규발

굴 못지 않게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기관 협력이나 인프라 등의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대상자 A3

문화재청과의 협력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됨. 특히 세계유산과 관련해서 좋음. 사실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에는 온 국가적 역량이 동원되는 점이 있음.

대상자 A2

사실 문화재청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상태니 마찰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하는 중임. 업무에 

있어서 지역 내 시․군도 저희를 도와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대상자 A1

6)�결과:�문화재�정책�우선순위�확보�노력�및�문화재�향유�증진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대한 반응으로 결과적으로 발생된 것을 의미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주민들의 문화재 인식 제고나 문화재 시행계획 다양성 등 분권적 

문화재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을 

토로하였고 이는 결국 문화재정책의 우선순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화정책이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에 해당하는

데 특히 문화재정책은 문화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더 낮음을 지적한다. 가시적인 성

과 도출이 어렵고, 규제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정책의 특성 상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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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선 단체장의 문화재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층면접 

대상들은 문화재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 조건으로 문화재 정책을 

통한 향유 증진이 필요한 점을 지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과에 대하여 ‘문화재 정책 

우선순위 확보 노력’과 ‘문화재 향유 증진 고민’을 범주로 설정하였다(<표 8>).

결과 하위범주

문화재�정책�우선순위�확보�노력 낮은�문화재�정책�순위�인식

문화재�향유�증진�고민 문화재�정책을�통한�문화향유�가능성

<표�8>�결과�범주

결과 범주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문화재 정책은 과학 사업 대비 중요도가 낮은 것 같음.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문화재는 후순위라고 느

끼고 있음. 사실 문화재가 있어야 관련 산업화 등을 육성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움.

대상자 A2

사실 기관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함. 이건 중앙에서 관련 평가를 진행할 시 기관장의 문화재 관심도가 

평가 지표로 들어가는게 입증함. 민간선출직이다 보니 주민이 관심을 가지면 기관장들도 관심을 가지

게 됨.

대상자 A3

문화재에 대해 좋은 관광자원이라는 점 역시 의식하고 있음. 보존이 원칙이지만 좀 더 향유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상자 A4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문화재 향유 노력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함.

대상자 B2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문화재 정책 개선을 위해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음.

대상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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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논의

본 연구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정책 체계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

정책 체계의 분권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담당 조직, 인력, 예산, 위임사무 외 

자체 조례 및 지역 사업 등을 토대로 6개 광역자치단체들의 문화재정책 체계 유형을 분

석한 결과 주도형, 의지형(意志形), 노력형, 의존형(依存形)의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책 체계 유형 차이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문화재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문화재정책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일부 지방정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화재정책의 분권화가 시도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문화재청(2018)의 문화유산 향유 관련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지방 공무원들의 인식

을 보면 문화재 활용 사업에 있어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

며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인식에 있어 변화가 요구

된다. 즉, 문화재 정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식 전환을 통해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화

재 정책환경에 부합하되 보존, 관리,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문화재 활용뿐 아니라 본 연구에 의하여 의존형으로 분류된 경상남도와 전

라남도가 각각 가야고분군과 고흥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문화재 발굴과 관리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정책 체계 유형화를 통해 제시된 문화재정책의 분권화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

원 및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문화재정책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분

권 조건으로 인력과 예산이 제시됨을 파악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에 대한 인식은 분권 

유형 중 주도형 유형과 연계됨을 알 수 있다. 주도형이 담당 인력 규모와 자체적인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도적인 문화재정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향후 문화재정책 체계의 분권화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

하는 인력의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책 예산편성 노력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면접 대상자들 역시 지역 문화 자원으로서 문화재 향유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재에 대한 담당인력의 전문성과 더불어 자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

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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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앙집권적인 국내 문화재정책 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업무 분장을 통한 효율

성을 담보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문화재정책이 지역 문화 관련 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낮고, 규제적 속성으

로 인해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문화재 활용을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주민인식

을 개선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문화재정

책은 원형 보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한 규제 속성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문화재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마저 나타나기도 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에도 문화

재 활용은 엄연히 문화재 보호의 개념10)에 포함되었지만, 보존 원칙에 비해 주목받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문화재청이 2008년 문화재 활용사업을 시

작한 이래, 지역 주민들 역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화재 활

용을 통한 문화 향유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재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많은 지방정부들이 문화재청의 활용사업을 중심으

로 향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들은 이미 문화재청 사업 외에도 자체적

인 활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문화재 활용에 대한 지역적 수요가 높아질

수록 문화재정책 체계에 있어 전문성을 담보한 인력 확보와 중앙정부 지원이 아닌 자체

적인 예산 편성을 유도하여 문화재정책 체계의 분권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Ⅴ.�결론

문화 분권 관점에서 볼 때 문화재정책 체계의 분권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문화재정책으로 인해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한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화재정책 체계의 분권 조건 연구는 문화재정책 연구에 있어 새로

운 지평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권적 정책체계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서울, 인천, 경북, 충남, 경남, 전남의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들의 문

화재정책 체계를 조사하여 유형 차이를 검토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유형 차이를 검

토한 후 문화재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근거이

론분석의 패러다임모형에 입각해 국내 문화재정책 체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분권 

10)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호는 보존과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이 명시되어 왔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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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논의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정책체계를 검

토함으로 공통된 위임 사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발생됨을 검토하였다. 국내 문화

재정책은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을 통해서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중앙집

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제한적이나마 자체적은 문화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문화재 향유 수요 및 문화재를 통한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어 국내 문화재정책 체계에서 분권화가 이루어지

고 있다 판단된다.

둘째, 문화재정책 체계 상 발생하고 있는 분권화에 대하여 분권 조건을 바탕으로 유

형화를 시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재정책에 있어 인력, 조직, 자체 예산, 문화

재 시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문화재정책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구분한 결과 가장 적극

적인 주도형 유형과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형 유형 등 4개의 유형을 제시할 수 있었

다. 이 같은 유형 제시는 향후 국내 문화재정책의 분권화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수준을 

파악하고, 수준별 전략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재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문화재 정책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책 수준 파악 및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재정책의 유형 차이가 발생하는 분권 조건을 파악했다. 문화재정책의 일선을 담당

하고 있지만,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인식과 관련되서는 논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분석을 바탕으로 관계자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문화재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진 않지만 보존에서 향유 중심으로의 인식 전

환이 발생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담당 공

무원들은 지역 문화재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내며, 자체적인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문화재의 공공재적 속성을 고려한다면,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문화재를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재정책에 있어 분권화 노력은 장기적으로 문화재의 향

유와 더불어 문화재정책 업무의 분산을 통한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

역 문화자원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향유 중심의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요에 대응

함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심층면접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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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화재 향유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점을 제시하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사업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사업을 개발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의지는 문화재청 중심의 국내 문화재정책 체계

에 있어 업무 분산을 통한 효율성 달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11)

앞선 분석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6개 광역시도만을 분석 대상으

로 삼은 점, 문화재 시행계획 등 공개된 자료에 한하여 문헌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 제한

된 인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간 지방자치단

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문화재정책 분권 논의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고, 특

히 문화재정책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과 관련된 논의가 많

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문화재정책 연구에서 분권화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1) 다만, 앞서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상호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이 매우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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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ypes� of� the� Decentralization� of�

Cultural�Heritage�Policy:

Based�on�the�Grounded-Theory�Analys
 

Jorn,�In-Seog․ Park,�Sauk-Hee

Cultural heritag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cultural resource in local com-

munities and provides various historical meanings to residents and visitors. 

However,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Korea is inclined toward a centralized 

system despite increasing demands for decentralization of culture, mostly fo-

cusing on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Decentralization 

could promote the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devolution of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clas-

sifies the local government’s cultural heritage policy system into four categories 

–self- directed, proactive, improving, and dependent type – by investigating cas-

es of Seoul, Incheon, Chungnam, Gyeongbuk, Gyeongnam, and Jeonnam. More 

importantly, this study explores conditions for the decentraliz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system in Kore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public of-

ficials and researchers, drawing on the grounded-theory analysis method. These 

imply that some local governments, under centralized situation, make efforts to 

decentralize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by increasing manpower and budget, and 

delegating authority in addition to using their local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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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grounded-theory�analysis

Jorn,� In-Seog_Associate� Researcher,� Korea� Cultural� Heritage� Policy� Institute� /� First� Author�

(jisindol@kchpi.or.kr)

Park,�Sauk-Hee_Professor,�The�Catholic�University�of�Korea�/�Corresponding�Author�

(nice113@catholic.ac.kr)


